
환경마크 정착에는 인센티브 필요
대한상의 , 제도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 … 기업이미지 때문에 사용

환경마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성)가 최근 국내 환경마크 사용기업 163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마크제도 개선

을 위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, 관련기업들은 환경마크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 인센티브 부족

(40.5%)을 지적했으며, 다음으로 정부의 홍보부재(25.2%), 정부 구매시 혜택이 없음(16.6%), 다른 제도와의 중

복(6.1%), 복잡한 인증절차(4.9%) 순으로 응답했다.

또 바람직한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정부조달의 의무화 및 구입품 월별 공시제 도입(62.6%)이 압도적으로 많

았고 조세감면 혜택(33.7%),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제품 구입시 인센티브 제공(22.7%), 각종 부담금 경

감(20.2%), 대기업과 환경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파트너쉽 형성 지원(18.4%) 순으로 조사됐다.

환경마크 획득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(56.4%), 국내매출 확대(23.3%), 정부정책에 따르기

위해(19.0%) 순으로 응답했으며, 95.1%는 앞으로도 계속 환경마크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해 사용하지 않을

것이라고 응답한 기업(0.6%)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환경마크협회의 인증절차에 대해 절반이상(50.9%)의 응답자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보통(32.5%), 다소 문제

있음(11.0%), 매우 문제 있음(3.7%) 순으로 응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보다 타당하거나 문제가 없다

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환경마크의 신청 수수료 및 연간 사용료는 모두 비싸다고 응답한 기업이 35.6%로 제일 많았고, 2가지 모두

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34.4%, 수수료는 적당하나 사용료가 비싸다고 답한 기업은 26.4%로 나타나 환경마

크 사용기업은 대체로 수수료에 비해 사용료를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환경마크제도의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이며, 연간 사용료는 인증제품의 매출액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

만원까지 부과된다.

대한상의는 환경마크제도가 이미 유럽과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

기 때문에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, 나아가 환경을 이유로 한 선진국의 무역규제 움직임에 대

비하게 위해서도 환경마크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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